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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사언론 행위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었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언론의 저널리즘 가

치와 언론사의 비즈니스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은 언제나 존재했던 문제이지만, 최근 들어 유사언론의 

광고 강매 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예 광고를 안 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

이 덜 하겠지만, 광고 물량이 상당한 기업에서는 유사언론의 광고 강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유사언론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유사언론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광고 물량 때문

이다. 광고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언론사의 입장, 광고주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 같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광고주와 유사언론의 충돌 문제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풀리지 않은 숙제

이다. 

  

유사언론의 사례를 말해달라는 전화 인터뷰 요청에 기업의 광고팀장과 홍보팀장들은 다음과 같은 반

응을 나타냈다.

“사이비 언론의 광고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쓰고 싶으면 기사를 쓰면 됐지 왜 취재 도중에 상당히 

큰 건이라며 은근히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말이죠.” (A 광고팀장)

“기획기사에 협찬하는 데도 이력이 났네요. 한두 번 요구해야 말이죠. 그리고 한 두 매체도 아니구요. 아예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명절 축하 광고 건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홍보성 기획기사의 요구는 주요 

언론사나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나 할 것 없이 똑 같아요.” (B 광고팀장)

“요즘 언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살인 사건이 아닌 이상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웬만한 기

사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광고 물량만 많이 배정해주면 가능할 수 있어요.” (C 홍보팀장)

40 KAA  2013  03 · 04

기획연재    

광고시장 

개선 과제 ②

유사언론 행위 근절을 위한 제언

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kimthomas@hanmail.net



41Voice Of Korea Advertiser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진 데는 언론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많아요. 심지어 한두 개의 지면을 아예 PR회

사에 돈 받고 통째로 맡겨버리니까요. 지면 상단에 ‘전면광고’나 ‘PR페이지’라는 타이틀도 없이 PR회사에

서 넘겨주는 그대로 인쇄하니까요. 건강한 저널리즘의 붕괴라고 봐요.” (D 홍보팀장)

“이제, 언론사에서 무슨 상 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언론사에서 주

는 상이란 상은 모두 광고나 협찬과 연관됩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제정한 상이란 상을 합치면 한 해 수십 

건인데, 수상 실적 높인다고 그 상들 다 받으면 회사가 거덜 날 겁니다.” (E 광고팀장)

“언론사 광고영업자의 손에는 자사의 광고효과를 소개하는 매체 자료는 없고 특집이나 협찬 공문만 가득

해요. 광고영업 회의할 때도 영업 방안을 논의하기보다 특집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고민한다

고 하더군요.” (F 어느 광고영업자)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은 유사언론 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 기획기사를 써준다는 조건으로 광고를 

요구하거나, 광고 물량이 배정되지 않으면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

하는 조건으로 광고 배정을 강요하거나, 광고를 먼저 게재하고 나중에 광고비를 청구하거나, 언론사의 

기획 행사에 협찬을 강요하거나, 기자 한 명이 실명(by-line)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나쁜 기사를 여러 

매체에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데 총대를 메거나 하는 것들이 유사언론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유사언론의 광고 강매 폐해와 광고 강매 요인

유사언론 행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광고시장의 개선 과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이

다. 유사언론의 광고 강매라는 악습은 광고의 거래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악습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요인들이 있다. 즉, 사이비 언론을 매수하려는 사회적 환경, 유사언론사 기자

의 윤리의식 결핍, 유사언론사의 부실한 재정상태, 유사언론사 사주의 비윤리적 경영, 구시대적 광고 

41Voice Of Korea Advertiser 

<표 1> 유사언론의 광고 강매 폐해와 광고 강매 요인

광고 강매의 폐해 광고 강매의 요인

왜곡 과장 선정적 기사로 광고 강매 유사언론을 매수하려는 사회적 환경

광고 및 협찬 거부 시 허위 음해성 보도 유사언론사 기자의 윤리의식 결핍

광고를 먼저 게재하고 나중에 광고비 청구 유사언론사의 부실한 재정상태

유사언론의 기획기사나 행사에 협찬 강요 유사언론사 사주의 비윤리적 경영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광고료 책정 구시대적인 광고 거래 관행의 지속

원칙 없는 광고비 할인이나 할증 과학적인 광고효과 자료의 활용 부족

기사를 써주고 나서 광고 게재 권유 유사언론사의 과도한 난립

인맥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영업방식 객관적인 광고효과 측정의 어려움

수상 기업 선정 후 광고 게재나 협찬 강권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시장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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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의 지속, 과학적인 광고효과 자료의 활용 부족, 자칭 언론사의 과도한 난립, 객관적 광고효과 

측정의 어려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시장의 정체 같은 9가지 요인들이다. 유사언론의 광고 

강매 폐해와 광고 강매 요인에 대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광고 강매 완화 방안

광고를 강매하는 유사언론 행위를 어떻게 시급히 개선할 수 있을까?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광고 강매 

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병희, 2011). 연구 결과, 광고주들

은 인터넷 언론사 설립과 진입요건의 강화,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등록요건 강화,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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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고 강매 완화 방안

완화 방안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 대응
대형
소형

5.50
6.06

1.092
1.013

-1.705 48

인터넷 언론사의 과도한 난립에 대한 구조조정
대형
소형

5.29
6.28

1.069
.849

-3.447** 48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등록요건 강화
대형
소형

6.14
6.69

1.099
.525

-2.410* 48

인터넷 언론사 설립과 진입요건의 강화
대형
소형

6.36
6.67

1.216
.478

-.925* 14.591

사이비 인터넷 언론사나 언론인의 자율정화 촉구
대형
소형

5.43
6.00

1.284
1.069

-1.604 48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위법 행위를 법률로 규제
대형
소형

6.14
6.64

1.027
.543

-1.716 15.906

한국광고주협회나 기업의 공통 대응방안
(반론보도닷컴) 마련

대형
소형

5.29
6.36

1.204
.593

-3.194* 15.515

인터넷 광고의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대형
소형

4.86
5.44

1.027
.969

-1.892 48

인터넷 뉴스미디어에도 ABC제도 도입
대형
소형

5.36
5.72

1.151
.882

-1.205 48

사이비 언론의 광고강요에 적극적 거부
대형
소형

5.43
6.17

1.016
.971

-2.383* 48

인터넷 언론사에 광고 윤리강령 제정 촉구
대형
소형

5.64
6.00

1.082
1.095

-1.039 48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하여 피해구제 요청
대형
소형

5.21
5.11

1.528
1.214

.251 48

민간자율의 규제기관(고충처리위원회) 설립
대형
소형

4.64
5.42

1.151
1.204

-2.065* 48

사이비 언론의 광고강요 사례 매월 발표
대형
소형

5.36
6.19

1.151
.920

-2.691* 19.845

전체
대형
소형

5.47
6.05

.801

.432
-2.564* 16.027

** p<.01, * p<.05 수준에서 유의
   자료원: 김병희 (2011). “광고주는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광고영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국광고홍보학보, 13 (4), pp.226-248. 



위법 행위를 법률로 규제, 한국광고주협회나 기업 공통의 대응방안(반론보도닷컴) 마련, 인터넷 뉴스

미디어의 과도한 난립에 대한 구조조정 순으로 광고 강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시급한 방안으로 지적했

다.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광고 강매 완화 방안을 대형 인터넷 뉴스미디어와 소형 인터넷 뉴스미디어라

는 2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했다.

언론사 자성과 저널리즘 도덕성 회복 필요

그렇다면 광고를 강매하는 유사언론 행위를 완화시킬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어느 한 쪽

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해 당사자와 감독 기관인 언론사, 광고주, 그리고 정부

기관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유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언론사의 차원에서는 지금까지의 광고 강매 행위를 자성하면서 저널리즘의 도덕성을 회복하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사언론은 기존의 제도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그 영향력을 키워온 측면이 있다. 특히, 춘추필법(春秋筆法)을 신봉하는 참 언론인이 유사언론

인이 되는 경로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다. 매체사의 핵분열로 인해 데스크나 국장을 그만두

게 되면 참 언론인은 중대형 언론사를 떠나 군소 매체사를 새로 차린다.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

례해서 광고주의 광고 물량도 늘어나면 좋겠지만 광고비는 보합 상태이거나 하향곡선을 그린다. 여기

에서 괴리가 발생하는데, 광고경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압박하면 광고 물량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유사)언론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언론사의 대표나 데스크가 기업의 관련 업종 

임원들을 식사에 초대한 다음 광고 협찬을 압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언론사 스

스로가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중을 대상으로 언론의 윤리성을 회복하겠

다는 ‘삼보일배’ 캠페인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로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처

분을 당하기 전에 자성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광고주의 적극적 대응 필요 

둘째, 광고주 차원에서는 광고 강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

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한국광고주협회의 반론보도닷컴(www.banronbodo.com)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0월 18일, 반론보도닷컴이 개설된 이후 이 사이트는 언론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의 ‘자유로운 공론장’ 성격을 지닌 이 사이

트에 올라온 제목은 “‘막나가는 KT, 카지노 슬롯머신 사업까지 손대’ 기사에 대한 반론”, “‘MSG 사용

안하기’ 사업 보도에 대한 대상의 입장”, “국순당 막걸리가 100% 수입쌀로 제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

한 반론“ 같은 내용이다. 광고주들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부도덕한 짓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 

어떤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언론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 반론을 제기할 경우 나중에 더 큰 집중

포화를 맞으면 어쩌나’ 같은 걱정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기사를 미끼로 광고 물량을 배정하라며 생떼를 쓰는 유사언론에는 더더욱 광고를 주면 안 

43Voice Of Korea Advertiser 



44 KAA  2013  03 · 0444 KAA  2013  01 · 02

기획연재    

광고시장 

개선 과제 ②

된다. 그 순간부터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유사언론 위법행위 법률 규제 및 등록요건 강화 필요 

셋째, 정부기관의 차원에서는 유사언론의 위법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유사언론의 과도한 난립 문제를 조정하고 유사언론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은 취재기자 2명과 편집기자 1명을 확보하면 인터넷 뉴스미디어로 등록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언론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언론법제의 맥락에서도 

유사언론의 광고 강요 행위는 문제가 많다. 광고법에서는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서는 부당광고 금지와 처벌 및 계약, 그리고 광고의 공정경쟁 규약을 규정하고 있고, 망법(網法)에서는 

유해물 광고금지와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고 품목에 따라 품목별 관할 법령(예컨대, 국민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품목별로 별도 적용)의 규제를 받는다. 그렇지만 인터넷 유사언론 

광고는 거래방식과 수량 제한에 있어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매체에 비해 규제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유

사언론의 위법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사언론사 사주들도 유사언론의 광고 강매 행위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이다. 예컨대, 약점을 이용해 광고료 명분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임의로 광고를 게재한 후 금품을 요

구하거나, 비리 취재 후 비보도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형법 350조의 공갈죄’와 ‘형법 357조의 

배임수재죄’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음해성 허위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유사언론 관계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설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지

는 않으리라 기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언론이 제4부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도 서서히 저

무는 듯하다.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가자, ‘자본’ 외에는 아무 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속속들이 파고들지 않았던가? 유사언론의 광고 강매 행위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

도록, (유사)언론사와 광고주는 물론 정부기관은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정책 방안을 지금 즉시 마련해야 

한다. K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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